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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냉전기 요시다 노선의 목표인 경제 대국은 달성했지만, 탈냉전과 더불어, 시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정치적인 문제로 일본은 새로운 대전략을 수립하지 못했

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군력 강화라는 위협이 닥치면서 아베 총리는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아베의 대전략에 대해서 현실주의나 수정주의라

고 주장하지만, 대전략의 목적인 일본의 강대국화는 역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대전략의 성패 여부도 중요하다. 따라서 아베 대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요시다 노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학이 일본에 제시한 해양세력 전략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베 대전략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방법들이 일본이

라는 지정학적 특성에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했다. 일본의 역사와 지정학은 해양세력 

전략이 일본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베의 대전략은 일본을 다시 강대국

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과 수단이 해양세력 전략과 

부합하지 않았다. 아베의 대전략은 방법으로는 정치권력을 집중하였고, 수단으로 아베

노믹스와 민족주의는 대륙세력 전략에 가까웠다. 따라서 아베의 대전략은 지정학이 

제시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기에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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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참의원 유세 중 불의의 사건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랜 기간(8년 9개월) 총리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탈냉전 이후 일본이 

직면한 도전들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하였다. 플라자 합의(1985)와 탈냉전으

로 일본이 직면하게 된 경기침체는 이미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기반한 해군력 강화는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도전이었다. 아베 총리는 요시다 노선이 

이런 국내외적 도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2006년과 2013년에 각각 ‘아름다운 

나라로’와 ‘새로운 나라로’라는 이름으로 탈냉전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많은 연구는 아베의 대전략이 현실주의, 수정주의 혹은 민족주의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략이라는 것은 국가 최상위 정책이기 때문에, 그 현실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아베의 대전략이 

잘 만들어진 것인가? 즉 대전략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은 적절한가?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여 목적을 달성했는가? 

즉 대전략의 목적을 위한 수단들과 방법들이 적절한가? 특히 일본의 새로운 대전략의 

성패는 한국뿐 아니라 인·태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베의 대전략의 내용과 

이행과정에 관해서 연구하고, 아베 대전략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베의 대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섬나라인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과 당면한 경제문제,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 태세, 그리고 전략문화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략의 목적인 강대국 일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경제전략인 

아베노믹스, 외교·안보 전략, 전략문화 그리고 이런 수단들로 목적을 수행하려는 방법인 

정치개혁을 통해서 전반적인 아베 대전략을 평가하고자 한다. 

1. 기존연구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이어 2012년 재집권하고 다음 해인 2013년 대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대전략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혁명적인지 그리고 일본 정책의 전환점인지에 



| 162 | 민족연구 83호 

대해 리프와 닐슨-라이트 그리고 후지와라와 기타오카, 휴즈 그리고 매슬로, 박철희와 

같은 학자들 사이에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우선 리프(Adam Liff)는 일본 방위 태세의 기본 추세는 변화하는 지역적·세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체제의 개혁 그리고 점진적이면서도 지리적·실제적 작전 

범위 확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아베 정권의 일본 안보 개혁의 역사적, 전략적, 

국내정치적 맥락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Liff 2015, 79-99).

닐슨-라이트(John Nilsson-Wright)와 후지와라(Kiichi Fujiwara)는 비록 아베가 역사 

문제와 이념적 측면에서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극단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안보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Nilsson-Wright, Fujiwara 2015). 그리고 기타오카(Shin’ichi Kitaoka)는 1기와 달리 

2기 아베 정권이 더 적극적으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기치로 2013년 국가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Shin’ichi 2014).

반면 휴즈(Christopher Hughes)는 아베의 대전략이 일본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수정주의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일본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Hughes 2015, 4-5; 

Hughes 2017). 매슬로(Sebastian Maslow)도 아베가 새로 제안한 안보 체제와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전후 체제의 제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선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은 기존 평화주의 규범을 희석하는 것을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Maslow 

2015). 그리고 박철희도 1955년 이후 ‘요시다 노선’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혁을 가하는 

것이 아베 정치라고 주장하였다(박철희 2021, 182-183).

이처럼 아베 대전략에 대한 평가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는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전후 평화헌법 체제의 제약에서 탈피하려는 수정주의와 혁명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의 대전략이 민족주의, 수정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베의 대전략이 현 일본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Luttwak 

2001, 211).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략의 관점에서 아베의 대전략이 일본의 지정학적 특징을 

포함하여, 일본이 직면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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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대전략(Grand Strategy)은 리들 하트(Basil Liddell Hart)가 전략의 상위 수준을 지칭하

기 위해 처음 도입한 용어였다. 하지만 대전략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지난 세기까지 

활발하지 않았다(Liddell Hart 1991, 10). 오히려 탈냉전 이후 논의가 활발해져서,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대전략의 본질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모으는 국가의 

능력을 향상하는 정책이라고 하였다(Kennedy 1991, 5). 반면 로버트 아트(Robert Art)는 

대전략이란 단일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국제정치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Art 2003, 2). 왈트(Stephen Walt)는 대전략이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원을 채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한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결정하고, 그러한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Walt 2005, 75-76).

미국은 탈냉전 이후 적절한 대전략을 구성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외교 정책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대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니나 

실로브(Nina Silove)는 이전 학자들이 대전략의 개념을 모호하게 정의한 것이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계획, 원칙 및 행동 유형이라는 범주로 대전략의 정의를 구성했다(Silove 

2018, 27). 한편, 스티븐 로벨(Steven Lobell)은 강대국의 대전략 변화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이해관계와 국제적 환경과 국내 연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Lobell 2003, 

19). 이처럼 최근 대전략 연구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전략의 진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대전략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Arthur F. 

Lykke Jr. 2001; Foster 1990, 47-48; Jablonsky 2012, 3; Yarger 2012, 45). 

전략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인 국가이익에서 시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국가 목표이다. 그리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국가전략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의 

전략이 되고, ‘대전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가전략의 하위전략으로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전략문화 등의 전략이 있다(박창희 2013, 108). 

이처럼 대전략이란 국가가 당면한 환경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이익(Ends)을 

이루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단들(Means)을 다양한 방법(Ways)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문화, 지정학적 상황, 경제 성장단계, 그리고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대전략을 선택한다(Arthur F. Lykke Jr. 

2001; Meiser 2016; Silove 2018,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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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략의 체계와 상호관계

자료: 박창희(2013, 107).

이때 목적(Ends)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목표이고, 방법(Ways: 전략적 

개념·행동 과정)은 자원을 사용하여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수단(Means)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자원을 말한다(Yarger 2012, 49).

본 연구는 아베의 대전략을 적절한 목적이 제시되고, 수단, 방법이 선택되고 운용되었는

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상황, 직면 문제들의 해결 여부, 미래 비전 제시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 일본의 지형과 자연환경, 그리고 지정학에서 권장하는 

해양세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Fukushima 1997; Graham 2005; Watanabe 

2019). 

둘째, 경기침체와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불만 등 이전 대전략인 요시다 노선이 탈냉전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요인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Fukushima 1997; Graham 2005). 메이지 

유신이후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하다가, 대공황과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군국주의화하면서 

대동아공영권(대륙세력 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갈등하게 되었다. 패전후 미국의 

점령정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해양세력 전략인 요시다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대전략의 변화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베의 대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요시다 노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김태중 2020, 209-201). 

셋째, 일본과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상대적 권력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탈냉전 이후의 경제성장,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해군력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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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일본의 위협인식 증가 등을 논의할 것이다(Liff 2015; Peng Er 2017; Pugliese, 

Insisa 2016; Togo 2014; Yoshihara 2014).

마지막으로 일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아베의 대전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단들을 이용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를 논의하면서, 

아베의 대전략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

1. 일본의 지리적 특징

일본은 4개의 주요 섬과 태평양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로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으로 본토와 해로의 안전이 필수적이다(Sajima, 

Tachikawa 2009, 1).

모든 섬나라가 반드시 해양세력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정학은 섬나라가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메이지 일본은 부국강병을 위해 해양세력 전략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코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는 해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을 소유하고 비공격

적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13세기 베네치아와 17세기의 네덜란드와 일본을 비교하고

(Samuels 2007, 127), 영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경험을 활용하

여, 메이지 시대 대전략을 수립했다고 평가하였다(Graham 2005; Samuels 2007, 49).

2 지정학이 제시하는 일본의 전략

근대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번영한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

이었다(Friedman 2001, 43). 이들은 이전 제국들과 달리 영토나 강한 육군을 추구하지 

않았고, 스페인, 포르투갈과 다른 해양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한 해양세력 전략은 영국과 같이 섬나라에게 유리했지만,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보 위협이 적은 네덜란드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도 추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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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양세력은 대륙세력에 비해 안보 위협이 낮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해군력으로 

안보가 확보되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데 집중하였다(Gray 1992, 4). 그리고 그 과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전략문화가 성장하여 민주주의 정치체

제를 도입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정학자인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해양세력은 해군과 경제력에 기반하지만, 지리적 위치, 영토 크기, 

물리적 편안함, 국민의 성격, 정부의 성격, 그리고 국가 제도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Mahan 1987, 28-29).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의 핵심인 해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해권을 위한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해군력은 해양세력의 전략적 비전, 특히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를 위해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하지만 해군은 육군과 달리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아 

대체하기가 어려웠다. 그중에서 군함과 같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문 인력은 대체하

기 어려웠다. 따라서 해양세력은 조선 산업과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중시해왔다(Friedman 

2001, 42; Grygiel 2013, 18). 

게다가 해양세력은 대륙세력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패권국가가 

아닌 대륙세력과 연합·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로부터 부족한 육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해양세력은 그들 육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군의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과 연합을 형성할 때 패권을 추구하는 

대륙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Friedman 2001, 36, 44). 

3. 아베가 직면한 국내외 환경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부국강병하고 종속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메이지 정부가 추구했던 부국강병을 넘어, 제국주의화 

하면서 대륙세력 전략(대동아공영권)을 추구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서 국력은 

약화되었다(김태중 2020, 209).1) 

역설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추구한 전략은 일본이 패전 후 요시다 노선을 통해 다시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런 요시다 노선은 국가안보를 미국에 

1) 1930년 후반 육군과 해군의 남진/북진론 논쟁은 대륙세력 전략의 목적인 오타키(Autarky)라는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어난 것이다. 남진을 주장한 해군도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는 것에는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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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면서, 낮은 수준의 방위력을 유지하는 한편,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대전략의 목표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는 더 이상 

이념 대결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더 이상 안보나 시장 접근 측면에서 일본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냉전 이후 요시다 노선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1) 요시다 독트린과 탈냉전과의 불일치

냉전 동안 일본의 성공은 미국이 자유주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일본에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양극 체제라는 독특한 국제적 상황과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한 

요시다 노선 때문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 이러한 양극 체제의 붕괴는 일본의 대외환경은 

물론 일본 국내 정치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Pyle 2007, 279).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 호황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급격한 절상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거품경제가 터졌다. 가격이 크게 오른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이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Pyle 2007, 283-286).

냉전이 종식되면서 요시다 노선의 두 축이었던 미국에 안보의존과 경제성장 집중 전략이 

약화되었다. 우선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대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고, 1990년이후 방위분담금을 25억달러로 두배 증액하는 등 안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요시다 노선이 점차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새로운 일본 지도자들은 ‘상업 국가’로서의 일본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 정치 및 군사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여, 21세기에는 일본이 국제정치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걸프전(1991) 참전 압력에, 일본은 파병 

대신 130억 달러 기부로 대신하면서 '수표 외교'라고 조롱받았다. 그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 보존과 세계에서 일본의 인정과 명성이라는 일본이 우선순위 상위에 두었던 목적들을 

성취하기 어렵게 되자, 일본 지도자들은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었다(Pyle 2007, 

16, 290-292).

(2) 경제문제

일본경제는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폭발적

으로 발생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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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만으로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였다(김규판 외 2016, 22).

일본과 독일은 3차 산업혁명 당시 제조업을 통해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현재 두 나라 모두 IT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소비를 강조했고, 공장은 정시에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문화인 

반면, IT 산업은 집단문화보다는 자율·재택근무 등 자유로운 생활 방식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그리고 해양세력 전략의 특성은 무역뿐 아니라 제조업을 통한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해양세력에 적합한 문화를 갖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인데, 일본은 1980년대 대표적인 

해양산업인 조선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자 갑자기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조선 

산업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일본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졸업생들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면서, 결국 1999년 도쿄대학은 조선해양공학과를 폐지했다(김도현 2019). 

해양세력들은 제해권에 의존해 국가안보와 경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국에 맞는 첨단 

군함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업체가 약화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안보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마한은 해양세력의 5가지 핵심요소를 지리적 위치, 물리적 형태, 영토의 내용, 인구의 

수, 국민성, 정부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중 인구의 수는 해양과 관련된 직종(조선, 

어업 등)2)의 종사자의 수를 의미한다(Alfred Thayer Mahan, 1898, 28-29, 42-43). 

그래서 미국은 존스 액트(Jones Act)와 같이 1920년에 제정된 법률(Merchant Marine 

Act)을 갖고 있다. 그 법률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한 

운항권 제한(Cabotage)으로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와 유사한 영국 해운법 

(Merchant Shipping Act)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이처럼 해양세력들은 국가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운항권 제한을 활용하여, 조선업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군력 강화

저렴한 노동력과 큰 시장을 가진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부유해지면, 중국이 그 경제력을 

2) 최근에는 해양세력이라고 해서 해양산업만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5G, 양자역학, 
항공, 우주관련 산업도 첨단산업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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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단순한 예측 이상임이 

이미 입증되었다(Mearsheimer 2021, 50).

중국의 군사력은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로 늘리면서 인민 해방군의 해군과 육군을 현대화

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대의 국방예산을 보이는 중국은 2015년 일본 국방예산의 3.5배 

규모를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정환 2019, 4). 특히 중국의 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은 이미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Samuels 2007, 140). 

<그림 2>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방향

게다가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세력에게 있어서 단순히 

두 국가의 결합이 아니다. <그림 2>와 같이 중국은 지리적으로 서해는 한반도가, 동중국해

는 일본 열도가 방벽과 같이 막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대만 쪽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통일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입로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서태평양 영향력에, 일본에게는 본토 방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게다가 대만 주변 해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해로이기 때문에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Pyle 2007, 310-311; Samuels 2007, 142; 

김태중 201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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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베 대전략과 평가

1. 목적(Ends): 새로운 강대국 일본

냉전 종식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기침체와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Dobson 2016, 

201). 이런 맥락에서 아베는 포괄적인 국내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외교·안보·정치 

개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한 지도자로 2006년 등장하였다(Berger 2014, 2; 安倍晋三 

2006). 하지만 지병을 이유로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는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강대국 일본을 목표로 

하였다(安倍晋三 2013). 구체적으로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쇠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21세기에도 세계 주역으로 활약하는 ‘강한 

나라’였다. 둘째,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들의 사죄나 반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주장하는 

나라’였다. 셋째, 일본 내에 얽매여서 국제 문제에 무관심한 소극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초국가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나라’였다(박철희 2021, 191). 

오히려 일본의 대전략 역사를 고려할 때 메이지 유신과 요시다 노선과 같이 정치/경제/안

보 면에서 혁신을 통해서 장기적인 부국강병을 추구했어야 했다. 오히려 강대국이 누리는 

권력이 강하고, 주장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듯하다. 

2. 방법(Ways): 권력 집중과 중앙 통제 강화

대전략에서 방법은 자원을 사용하여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아베 대전략의 목표인 강대국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력, 외교·안보와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전략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대국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일본의 내각제는 전통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며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그러나 

아베는 1기 집권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략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정부 관리들에 대한 ‘국가 공무원 임명권’과 정당 후보를 임명하는 

당내 공천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2014년 아베 정부는 약 600명의 고위인사를 관리하는 

‘내각 인사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총리의 의도가 관료 임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伊東光晴 201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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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총리관저 주도로 관료인사를 결정하는 체제는 1997년부터 정비된 것이지만, 2014

년 아베 정권의 내각 인사국 신설과 함께 '손타쿠(忖度)' 정치 시대가 열렸다(清水真人 

외 2016, 31, 35).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가 공천권을 주재하게 되면서 내부 파벌주의가 약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내 내부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 

주도의 정치가 부패와 편향성이 적었던 이유였던 ‘당내 파벌’의 약화는, 오히려 일본 

정당정치를 총리의 의도로 편향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베 2기 정권에서는 총리가 정치와 행정 모든 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내각제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권력 집중화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 

소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위험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런 권력 집중은 해양세력이 합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3. 수단(Means): 아베노믹스, 보통국가화, 민족주의

(1)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2차 아베 정권 동안 과감한 통화(양적완화)정책, 유연한 재정정책, 성장전

략이라는 3가지 수단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베노믹스의 3가지 수단의 핵심은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이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2013년 3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했다. 이후 구로다 총재는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화하였고, 2013년 

정부예산에서 경기부양 예산 10조 엔을 추가 편성하면서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작하였다(岩

村充 2018, 38). 

두 번째 수단인 재정정책은 거품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 경제체제 하에서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는 성장전략이라기보다는 수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김규판 외 2016, 23).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수단인 성장전략은 전후 일본 정치·경제 모델의 구조를 개혁해 잠재적인 경제성장

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이정환 

2019, 14). 

아베노믹스는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확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가계 측면에서 2017년 이후 실업률을 2~3% 안팎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임금 개선에는 실패했다. 특히 200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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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285.2% 성장한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2.9% 성장에 그쳤다. 따라서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발생하여 정책목표와 달리 가계소비 증가로 

인한 기업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송정현 2022, 69-71).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세출 중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국채비로 사용되는 비율은 약 1/5을 차지하고 

있고, 국채 누적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 재정 경직성이 심화하였으며, 정부 재정적자는 

더욱 증대되었다(송정현 2022, 72-74; 伊東光晴 2019, 35-36; 伊藤隆敏 2018, 109; 이정환 

2019, 11-12). 

해양세력 전략에서 경제전략은 IT와 같은 첨단기술을 개발·발전시키고 실질 급여 

증대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이었다(伊東光晴 2019, 38, 42). 

그러나 일본은 7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7중고(재정팽창, 일본 주식 

이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바쁜 엔저, 자원가격의 상승, 탈탄소 지옥, 교육 후진국)’에 

직면하게 되었다(大崎明子 2020; 鈴木崇久 2022). 

(2) 보통국가화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 아베 2차 내각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12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라는 

가치, 그리고 강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경제 대국에 더해, 개방되고 안정적인 

해양을 추구하는 해양국가를 제시하였다(内閣官房 2013a, 2). 

그리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관저가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정부 

기관을 감독하고 조정할 권한을 갖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013년 12월 신설하고, 

2014년 1월에는 NSC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국(NSS)도 신설하였다(Hughes 외 

2021, 129-130; 신정화 2022, 50). 

2015년 9월 19일에는 자위대법, 무력 공격사태대처법, 중요 영향 사퇴법, 유엔 평화 

유지 활동 협력법 등 10개의 개정법안인 ‘안보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 지역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체제를 정비하였다(Liff 2018, 10, 13-14; 강길모 2020, 128). 

① 수단으로서의 안보전략

아베의 대전략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접근법으로 독자적인 방위력 증대,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다각적·다층적 안보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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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방위계획 대강 2013’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을 발표하였다(Hughes 

외 2021, 128; 内閣官房 2013a; 内閣官房 2013b; 内閣官房 2013c). 

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지킨다

고 하고 있다(内閣官房 2013c, 6). 특히 해양세력인 일본은 해상으로부터 침략에 대한 

국토방위와 주변 해역에서 해로 안전 확보를 강조하였다(강길모 2020, 131).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 탈냉전 이후 중국의 남서 제도와 남중국해를 통한 태평양 

진출이 일본 영토와 해로 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2013년 12월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남서 제도 방어를 낙도방어로 명명하고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内閣官房 2013c, 12-13). 둘째,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신속 대응체

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센카쿠 제도와 남서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일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셋째, 남서 제도를 포함한 낙도방어를 위한 방위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김덕기 외 2023, 56-58). 

일본은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해군력 강화에 대해서 일본의 영토와 해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2010년대 초부터 해상자위대 임무 중심을 남서 제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배준형 

2022, 16).

<그림 3> 일본의 방위비 추이(2012-2023) 

  자료: 防衛省(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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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방위계획개강에 따라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과거 GDP의 1% 방위비 

한도를 폐지하고, <그림 3>과 같이 2013년 이후 10년 연속 방위비를 늘려 2023년 방위예산

은 약 6조 8천억 엔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를 증대하여 2027년까지 

GDP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와 같이 일본의 총자위대 병력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해와 

해로를 책임지는 해상자위대의 병력도 감소 추세에 있다. 해군 병력은 육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모병제인 일본에게는 치장된 군함을 운용할 예비병력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런 병력의 감소 추세는 증가하는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4>자위대 총병력과 해상자위대 추이

자료: 防衛省(2012-23).

② 수단으로서의 외교전략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국제협조주의를 토대로 적극적 평화주의

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内閣官房 2013a, 3).

아베의 가치 외교는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2012년 ‘아시아·다이아몬드 안보 링크’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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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 연대구상은 이후 2017년 쿼드(Quad)라는 형태로 구체화하

였다. 

외교적으로 2006년 아베 총리가 처음 외교적으로 공식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Free and Open Indo-Pacific)’은 재집권한 이후인 2016년 구체화하였다(박철희 

2021, 195). 그리고 인·태구상은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간의 

대립이라는 지정학의 귀환이었으며,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인도까지 확장한 

것이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대항 전략’이었다

(신정화 2022, 55-56).

그리고 이런 일본의 구상을 받아들여, 2017년 12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안보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

였다. 따라서 미·일 양국은 인·태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상호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다(Department of Defense 2019; 권태환 2020, 22-24; 

배준형 2022, 17).

이처럼 국가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안보 법안들 입법, 자위대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역할 증대, 일본의 전략적 유대관계 확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쿼드 구상, 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 등 ‘일본 외교의 

지평 확장’을 모색하면서 ‘강대국 외교’를 시작하였다(오승희 2023, 273). 

하지만 강대국 일본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외교적으로 ‘주도하는 나라’를 추구하면서, 

많은 외교적인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쿼드의 인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은 더 이상 경제력이 약한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요시다 노선에서 벗어나 ‘강한 나라’를 위한 방위계획은 

해양세력에게 중요한 영토와 해로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실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미군에 의지하려 경향이 보인다. 

(3) 수단(Means)으로서의 민족주의

요시다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평화헌법을 중시하고, 미/일 안보체제 파기를 요구하는 

세력과 안보 체제는 유지하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본내 좌우 정치세력간의 격전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두 세력 모두 요시다 노선의 핵심인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가 

미국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주성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아베는 

고노 담화와 도쿄 재판의 재평가를 추진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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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을 내재화한 요시다 노선을 파기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黄 洗姫, 

2021, 299-301).

그래서 2006년 아베가 그린 일본의 미래비전은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 자연, 전통문화 

등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나라’였고, 이후 2012년에는 ‘새로운 일본’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핵심은 아베가 소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 회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일본 회의’는 천황제 존중과 국격의 확립, 국력 향상 등 복고적 민족주의를 

통해 일본의 부활을 꾀하는 동시에, 역사와 영토 교육을 통해 일본 국민의 자존감을 

확립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성향을 띠고 결성되었다(박철희 2021, 191). 

따라서 ‘새로운 일본’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중 하나인 ‘주장하는 나라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의 사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아베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의 ‘새로운 역사’를 사용했으며,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과 

역사 교과서 논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합리성, 전문성, 그리고 타협을 강조하는 해양세력 전략과 달리, 대륙세력 전략은 지위, 

위계를 중시한다. 하지만 아베는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나라’를 

위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일본이 비합리적이고, 지위와 위계를 중시하는 

대륙세력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해양세력 전략을 추구하면서 대륙세력의 전략문화로 경도되면, 이념적 원칙들과 

국내 정치와 같은 주관적인 시각(mental maps)들이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한 정책 결정을 하므로 대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Grygiel 2006, 25). 

따라서 해양세력 전략의 수단으로 (방어적)애국주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약소국

은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자국의 생존과 발전에 사용하지만, 강대국은 자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민족보다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는 애국주의(patriotism)는 한 민족국가의 성취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다른 국가구성원과의 연대의식을 갖기 때문에 해양전략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물론 애국주의도 극단화 될 경우, 국수주의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군사적/문화적

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해양세력이 선호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적 

시민정신을 강조하고, 국제주의를 통해서 집단이기주의를 억제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우호

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명섭, 2008, 136-137, 김영명, 2002,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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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일본의 지리적 특징 중 하나는 도서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 

전략을 대전략으로 채택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그러나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냉전에 적합했던 요시다 노선은 시대에 맞지 않는 대전략이 되었다.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일본은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등장하게 되었다. 1기 때 실패를 경험 삼아 2012년 다시 등장한 아베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나라로’라는 아베의 대전략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대전략을 추진하려는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국가 공무원 임명권을 통해 

관료를 장악하고, 당내 공천권을 가지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손타쿠라는 관료의 병폐를 초래하였고, 당내 부패와 편향성을 작게 역할을 했던 기존 

당내 파벌을 약화했다. 

대전략을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시행 결과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다른 수단인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일련의 계획들은 해양세력 전략에 부합하게 했지만, 

외교는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적었고, 안보는 계획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부족하고,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또 다른 수단이었던 전략문화는 

‘주장하는 국가’를 위해서 강화한 민족주의로 인해서 합리적이고,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여전히 이념적이고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아베의 대전략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과 수단이 적절하지 않았다. 지정학은 

일본에게 해양세력 전략을 제시했지만, 방법으로는 대륙세력 전략과 같이 권력 집중을 

하였고, 수단으로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했다. 비록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해양세력 

전략에 부합했지만, 실행과정에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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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Japan's Geopolitics and Abe's Grand Strategy: 
Compatibility with Maritime power strategy

Kim TaeJung (Researcher, Peace & Democracy Institute)

During the Cold War, Yoshida's goal of becoming an economic powerhouse 

was achieved, bu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t became unsuitable for the 

times. Afterwards, due to domestic problems, Japan was unable to establish 

a new grand strategy. However, as the threat from China grows, Abe's Grand 

strategy could be formulated. 

In order to evaluate Abe's Grand strategy, we first want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Yoshida Line and analyze the strategy of sea power recommended 

by geopolitics to Japan. And I tried to evaluate whether the ends, ways, and 

means of Abe's Grand strategy are suitable for the geopolitics. 

Japan's history and geopolitics show that a Sea Power strategy suits Japan. 

However, Abe's grand strategy set the goal of making Japan a powerful country 

again, but the methods and means of achieving that goal did not match the 

Sea Power strategy. Abe's grand strategy concentrated political power as a method, 

and Abenomics and nationalism as a means were close to the Land Power strategy. 

Therefore, I would like to argue that Abe's grand strategy is unlikely to succeed 

because it is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direction suggested by geopolitics.

<Key words> Abe's Grand strategy, Abenomics, Grand strategy, Geopolitics, 

Sea Power strategy


